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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후불결제(BNPL) 서비스를 단순한 신용공여 기능의 금융상품이 아니

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로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공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BNPL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의 결제 단

계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며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소비자는 간편한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접근하게 된다. 특히 비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용공여가 이루어지며, 사용자경

험(UX)을 중심으로 한 인터페이스 설계, 알고리즘 기반의 신용심사, 방대한 데이

터 수집 및 활용 방식 등에서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후불결

제업이 법제화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되어 기존 금융

상품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하여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금융서비스

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BNPL 서

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된 고유한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 규제 설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과도한 데이터 활용, 반복적 마케팅 구조 등은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공법적 대응이 필요

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BNPL 서비스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기능과 위

험에 기반한 규제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정보 제공 방

식의 개선, 데이터 및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실효적 통제 장치 마련, BNPL의 법

적 지위 재정비를 통한 규제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안하며, 이를 통

해 BNPL을 포함한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공법적 규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후불결제(BNPL), 대안신용평가, 디지털 금융 규제, 공법적 통제, 기능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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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이하 “BNPL”) 서비스는 미국, 유럽 등을 중

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반 결제 수

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 후불결제업

이 법제화되었다.1) 다만, 국내 BNPL 서비스는 현재까지 신용카드나 기존 신

용공여 수단에 비해 이용 대상이나 이용 규모가 제한적이며, 주로 연체율 관련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2) 그럼에도 BNPL 서비스는 신용을 전제로 하면서 비금

융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로서 기존 금융규제의 적용과

한계를 점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BNPL

서비스를 신용카드와 유사한 신용공여 기능을 제공하는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하고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3) 이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조치이지만, BNPL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고유한 리

스크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4)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규

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와 같은 기능별 규제 접근이 논의

된다.5) 금융부문의 경우, 핀테크 및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과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정 경

쟁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내 BNPL 서비스는 현

재 시장 규모나 이용 빈도 측면에서 활성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법제화

논의 이후 관련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BNPL 서비스는 신용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BNPL 서비스

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직관적 접근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

어 있으며, 알고리즘 기반의 신용평가, 데이터 활용, 이용자와의 접점 설계

(UI/UX) 방식 등에서 기존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기

존 금융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존

1)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4. 9. 15. 시행.

2) 민서연, “네・카・토 후불결제 '딜레마'… 연체율 관리도 서비스 확장도 어려워”, 조선비즈,
2025. 2. 11.; 양세호, “금융약자 위한 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 발목잡혀”, 매일경제, 2024.

7. 21.등 참조.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액후불결제(BNPL)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

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 7. 10.

4) 정순섭, “디지털 금융혁신관련 법령분석과 향후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17쪽.
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 개정판, 금융감독원, 2024, 6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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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체계의 적용과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로써 법제 연구에 시사

점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BNPL의 기본 구조와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신용카드 및 기존 신용공여 방식과의 비교한다. 이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BNPL 서비스에 적용되는 방식과 그 쟁점을 분석한다. 제3

장에서는 BNPL 서비스의 구조적 리스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UI/UX 설계상 특성, 둘째, 대안신용평가방식과 관련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리스크, 셋째, 업종 간 상이한 법제 적용으로 인한 공적

통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앞서 확인된 쟁

점을 바탕으로, BNPL에 대한 기존 규제 방식의 한계를 검토하고,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BNPL을 포함한 기술 기

반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 설계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Ⅱ. BNPL 서비스의 구조와 규제 현황

1. BNPL 서비스의 기본 구조와 특성

BNPL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즉시 구매하고, 결제 대금은

일정 기간 이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이

다.6) BNPL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판매자, BNPL 서비스 제공자 간 3

자 거래구조를 기반으로 한다.7) BNPL 제공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맺고 해당

판매자의 결제 페이지에 BNPL 옵션을 내장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할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 단계에 BNPL 옵션을 선

택하며, BNPL 제공자는 즉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소비자는 일

정 기간의 유예 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방식으로 BNPL 제공자에게 대

금을 납부한다.

BNPL 서비스는 비금융회사의 서비스에 금융기능을 통합하는 ‘임베디드 금

6)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September 2022, p.6,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헬로, 핀테크 개정 2판,

2024, 144쪽 등 참조.

7) Giulio Cornelli, Leonardo Gambacorta, Livia Pancotto, "Buy now, pay later: a cross-

country analysis", BIS Quarterly Review, BIS, 2023,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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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Embedded Finance)’의 대표적인 사례로, 별도의 금융 앱이나 절차 없이 결

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용을 이용할 수 있다. BNPL 서비스 제공자는 판매

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자금이 부

족한 경우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는 유연한 결제 옵션을

통해 무이자 또는 저비용으로 단기 신용을 이용할 수 있고, 판매자는 즉시 대

금을 회수함으로써 신용위험을 회피하면서 매출 증가와 구매 전환율을 제고할

수 있다. BNPL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동시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신용 분석이나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BNPL 서비스는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대금을 우선 판

매자에 전액 지급하고, 이후 소비자로부터 상환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용카드

와 유사한 결제 기반의 신용공여 방식이다. 그러나 주로 간편결제 플랫폼이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어 신용카드보다 접근성이 높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또한 분할 납부 기능은 할부금융과 유사하지만, 대체로 무이

자로 제공되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낮은 편이다. 대부분 각 국가의 기존 신

용공여 상품에 대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8) 이에 따라 법적 성질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9)

2. BNPL 서비스 규제 현황

1) 국내 BNPL 서비스 법제화 과정

국내에서는 2021년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

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BNPL 서비스 제공이 한시적으로 허

용되었다.10)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는 후불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금융혁신 샌드박스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인허가

8) 권태율・고동원, “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에 대한 규제상 주요 과제”, 성균관법학
제35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77쪽.

9) 안태준, “핀테크업체의 새로운 신용 기반 지급결제방법으로서의 후불결제(BNPL)서비스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41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3, 52쪽.

1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앞의 책, 293쪽;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2021. 2. 18. 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

었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나 신용카드업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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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부여되었다.11)

금융이력 부족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소액 신용공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연체율 상승 문제가 발생하고 신용카드업

과의 규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었다.12) 이에 따라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

정을 통해 후불결제업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되었다. 개정법에 따르

면, 후불결제업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로 정의된

다.13) 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해주는 신용 기반

결제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소액 후불결제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사용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14) 또한 소액 후불결제업은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및

융자가 금지되므로 일반적인 신용상품과 달리 이자 발생이 제한된다.15) 이에

따라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이 금지되며, 이용자에 대해 연체이자 외에

이자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BNPL 서비스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전면 적용하였다. 다만,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에서 적합성 원칙 등 일부 규제는 예외가 인정되며,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

액 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의

무대상에서 제외된다.16)

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네이버파이낸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2. 18.;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 제1항이다.

12) 신경희, “국내 소액후불결제(BNPL) 규제 동향”, 자본시장포커스 2024-20호, 자본시장연구

원, 2024. 10. 7., 1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규

율되는 선불업자 간 규제 차이로 인하여 유사한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하면서 BNPL 사업

자는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13)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1항.

14)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이에 대해 해당업체가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여 소비자를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볼 수도 있어 과

도한 지출이나 충동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15)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액후불결제(BNPL)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 7. 10., 2쪽.



6  법학논고 제89집 (2025. 04)

한편, 소액 후불결제업은 자체적으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BNPL 사업자 간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목적으로만 연체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17) 포용적 금융 성격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일반 금융상품과 달

리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BNPL 이용자의 연체 이력은 신용평가

기관에 반영되지 않는다.18)

저신용자, 금융취약 계층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연체율이 상

대적으로 높지만, 이와 같은 포용금융의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상품처럼

연체정보 공유를 통한 관리나 제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는

금융 포용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인 BNPL 취급 규모나 이용

자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BNPL 연

체정보가 기존 신용평가기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신용평가

도 부정확해질 수 있는 등 여신관리와 건전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19)

3) 해외 BNPL 서비스 규제 동향

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에서 신용점수가 부족

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이용이 급증했으며, 미국의 어펌(Affirm),

유럽의 클라나(Klarna)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BNPL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20)

BNPL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와 신용

위험의 축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BNPL 서비스는 기존 금융업의 규제를 우회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기존 규

제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채무부담과 상환능력 저

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21) 또한 BNPL 서비스가 금융적으로 취약

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과장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연체율이 높은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

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2) 이는 개별 소비자의 재무적인 문제를 넘어 금융안정의 측면에서 신용

리스크가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

17)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024. 5. 23., 2쪽.

18)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소액후불결제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4. 7. 22.

19) 한국은행, “미국의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BNPL) 현황 및 리스크 점검”, 2024. 1. 30., 4쪽.

2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앞의 책, 145쪽.

21) Giulio Cornelli, Leonardo Gambacorta, Livia Pancotto, Op. cit., pp.69-70.

22) Giulio Cornelli, Leonardo Gambacorta, Livia Pancotto, Op. cit.,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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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 이후 신용이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주로 BNPL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소

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4년 5월 BNPL 서비스 제공자가 신용카드 제공업

에 해당한다는 해석규칙을 발표하였다.23) 이에 따라 BNPL 제공자는 소비자에

게 기존 신용카드업에 적용되는 청구 금액에 대한 이의, 환불요청, 명확한 대

출 조건 제공 등 주요 법적 보호 및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24) 유럽연합(EU)은

2023년 10월 소비자신용지침(Consumer Credit Directive, CCD II)을 공식 채택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한 신용상품으로서 BNPL 서비스를 기존 신용상품

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적용하도록 했다.25)

이처럼 미국과 유럽연합은 BNPL 서비스에 기존 신용카드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BNPL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와 신용위험 관리를 강

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BNPL은 신용카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

되고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규제 접근이 병

행될 필요가 있다.

3. BNPL의 구조적 특성과 규제상 쟁점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설계는 우선 해당 금융상품이 제공하는 경

제적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26)

또한 기능별 규제를 통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 간 공정

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

품 및 서비스의 기능과 내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특성에 부

23)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Truth in Lending (Regulation Z); Use of Digital

User Accounts To Access Buy Now, Pay Later Loans”, 5/31/2024. https://www.federalregister.

gov/d/2024-11800 (last visited: Feb. 1, 2025).

24) CFPB Takes Action to Ensure Consumers Can Dispute Charges and Obtain Refunds

on Buy Now, Pay Later Loans, May 22, 2024. https://www.consumerfinance.gov/about-us/

newsroom/cfpb-takes-action-to-ensure-consumers-can-dispute-charges-and-obtain-ref

unds-on-buy-now-pay-later-loans/ (last visited Feb. 1. 2025).

25) Directive (EU) 2023/22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Consumer Credit, OJ L 2023/2225, 9 November 2023, available at:

https://eur-lex.europa.eu/eli/dir/2023/2225/oj/eng (last visited Jan. 31, 2025).

26) 정순섭, 앞의 자료, 113-115쪽 참조.



8  법학논고 제89집 (2025. 04)

합하는 적절한 규제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BNPL 서

비스를 법제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여 기존 금융

상품과 동일한 판매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기능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BNPL 서비스가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

융상품과 동일한 판매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BNPL 서

비스의 위험 구조와 기술 기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BNPL 서비스는 기존 금융거래와 달리 디지털 환경

에 최적화된 UI/UX 중심의 설계, 대안신용평가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기존 금

융업자와 다른 법적 지위 등 새로운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 규제의 원칙이나 개념은 과거의 기술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므로

새로운 기술 기반의 거래 방식이나 금융상품이 기존 규제가 우려한 위험에 어

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는지 파악한 후 그에 맞춰

규제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27) 다음 장에서는 BNPL 서비스의 구조적

특성을 UI/UX, 신용평가, 법제상 미비점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법

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규제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Ⅲ. BNPL 서비스의 특성과 공법적 리스크

1. UI/UX 설계와 구조적 리스크

BNPL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종전 금융기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제공 주체인 비금융회사는 본질적으로 금융업

을 주요 사업으로 하지 않으며, 데이터 확보와 이를 활용한 판매 촉진에 초점

을 둔다.2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금융회사의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금융기

능을 내장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필요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베디드 금융은 궁극적으로 사용자

경험 향상을 통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29)

27) 정순섭, 앞의 자료, 116-117쪽 참조.

28)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Op. cit., pp.75-76.

29) Ozili, P.K., “Embedded finance: assessing the benefits, use case, challenges and interest

over time“, Journal of Internet and Digital Economics Vol. 2 No. 2, 2022,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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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L 서비스는 역시 기존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 즉시 신용을 제공함으로써,30) 복잡한 금융절차를 단순화하여 결

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경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매출 확대 및 수익 제고를 목표로 설계된다.31) BNPL 서비스는 상품

구매, 결제 수단 선택이라는 전자상거래의 구매 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소비자는 기존의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방식과 동일한 맥락에서 ‘후불

결제’ 또는 ‘지금 구매, 납부는 다음에!’ 등의 문구가 표시된 버튼을 클릭함으로

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또한 UI 설계상 시각적으로 타 결제수단과 동등하거나 더 강조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자나, 수수료 없이’, ‘1% 적립’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제 수단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구조는 소비자의 선

택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대출성 상품이라는 인식보다 편리한 결제

옵션으로 선택하여 신용거래에 진입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

서 및 이용약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지만, 실질적

인 정보 전달 및 소비자의 이해 확인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BNPL 서비스가 신용상품임에도 수수료, 납

부일, 연체 시 불이익 등 핵심적인 거래 조건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32)

이는 BNPL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전반에

서 사용자 편의성과 속도를 중시한 UI/UX 설계가 일반화됨에 따라, 상품의

구조, 위험, 책임 관계에 대한 설명은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 규범이 전제하는 정보 제공과 판단 기회의 기반을 약화시키

는 구조적 리스크가 된다. 향후 기능 중심 규제뿐 아니라 정보 비대칭과 소비

자 유인 구조와 같은 기술 기반 설계의 위험까지 포섭할 수 있는 공법적 대응

이 요구된다.

30)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에 따르면, 이용 동의 및 청구・납부정보 등

록, 본인인증 후 약 10초 이내에 심사를 통해 이용한도 부여되고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ttps://help.pay.naver.com/faq/list.help?categoryId=10520 (최종방문일: 2025. 3. 31.)

31)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Op. cit., p.61.

32)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Op. cit.,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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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신용평가시스템과 통제

1)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의 의의 및 특징

BNPL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을 통해 이용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내부적으로 산정한

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액 후불결제업에 대해 대안신용

평가모델 구축을 의무화하였다.33)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 소액 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는 신용정보회사

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 외에도 소액 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선불업자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34)

이에 따라 BNPL 사업자는 기존 신용정보 외에 자체적으로 수집한 이용자

의 행동정보, 거래 패턴, 플랫폼 내 활용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인공

지능이나 머신러닝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이용한도를 산정하는 자체 신

용평가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에

금융(신용)거래 정보 외에 네이버 쇼핑 및 페이 이용내역 등과 같은 비금융정

보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35)

이러한 대안신용평가방식은 통신요금 납부이력, 온라인 구매정보, 포인트 적

립정보, SNS 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이

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도 신용공여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을 높이고, 포용금융 실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2)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공법적 통제의 한계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은 BNPL 서비스 외에도 디지털 금융서비스 전반에 확

산되고 있다.36)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일정 요건 하에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정보와 비금융

33)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024. 5. 23. 2쪽: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34)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35) 네이버페이 대안신용평가시스템 안내 참조. https://help.pay.naver.com/faq/list.help?categoryId=

10520 (최종 접속일: 2025. 3. 31.).

36) 정윤영, “대안신용평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나Knowledge+ 제22호, 하나은행 하나

금융경영연구소, 2022. 8. 19., 박나은, "금융거래 부족하다고 대출 퇴짜"…대안신용평가 모

델 개발 나선 금융사들“, 매일경제, 2025. 3. 3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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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결합이 용이해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

트스토어 판매자의 단골 고객 비중, 고객 리뷰, 반품률 등 자사 플랫폼에서 수

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 전용 대출상

품을 제공하고 있다.37) 이러한 대안신용평가는 통신비 납부 이력, 온라인 구매

내역, SNS 활동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도를 산정한다는 점에

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대안신용평가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나 평가 기준이 소비자에게 명확

히 공개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딥러닝 기반 AI 모델의 경우 전

체적인 시스템 작동 구조는 파악할 수 있더라도, 개별 결정에 이르는 세부 절

차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는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과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른바 ‘블랙박스(black box)’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 거절 등 불리한 결정에 대해 그 사유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이

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38) 또한, 알고리즘 설계 방식이나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에 따라 특정 계층이 신용공여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될 수 있다. 과거 대출 관행에 반영된 차별적 요소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경우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재생산되거나 심화될 수 있

다.39)

신용평가에는 원칙적으로 평가체계의 공정성과 평가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된

다.40) 이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와 주요 기준, 이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41) 그러나 인간의 관여가 전혀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과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지적된다.42) 이와 같

은 적용 범위의 제한은 알고리즘 기반 신용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어렵

게 하며, 평가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에 구조적인 제약으

37) 백봉삼, “네이버파이낸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대상자 확대”, ZDNET Korea, 2021.

1. 29.

38) 윤혜선, “금융부문 AI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EU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81쪽.

39) 윤혜선, 앞의 논문, 81쪽.

4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7.

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42) 이대희,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의 자동 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관한 연구 – 알

고리즘에 의한 자동 의사결정에 따른 ‘설명권’ 도입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한국법학원, 2024,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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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뿐 아니라,43) 정당

한 이의 제기 및 권리 구제 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

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은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규율이 미비

하거나 실질적인 개입이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법적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신용평가 알고리즘

에 대한 사전적 검증체계 구축, 학습 데이터의 적정성 확보,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 제도화 등 사전적・사후적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

지능기본법’)은 대출 심사와 같이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있다.44)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기반

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5)

인공지능기본법은 EU AI 법과 유사하게 위험 기반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고위험’ 대신 ‘고영향’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특히 EU AI 법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명확한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46)

따라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기준과 설명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장치 마련과 함께 신용평가 등 금융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는 경

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데이터 수집과 마케팅 활용의 문제

1) 데이터 수집 방식 및 위험

BNPL 서비스는 기능적으로는 신용공여를 제공하므로 기존 금융업과 동일

43) 금융위원회,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2022. 8., 13쪽.

4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45)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부터 제34조.

46)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김현경, “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EU AI Act와 한국

의 AI기본법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

연구원, 2025; 정찬모,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 법학연구 제28

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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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운

영되며,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핵심적인 가치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처리의 부실로 인한 보안 사고, 해킹,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보안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신용평가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와 과도하게 개인화된 상품이나 서비스 추천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는 단순한 신용공여을 넘어 사용자 데

이터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47) 비

금융회사는 자체 플랫폼 또는 서비스을 통해 대규모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

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통합하여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설계한다. 최근 iOS, Android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3자 데이터 추적이 제

한되고, 웹 브라우저에서도 쿠키를 통한 사용자 추적이 폐지되는 추세이다.48)

이러한 데이터 보호 강화 흐름 속에서 BNPL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

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구조이다. BNPL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와 대출이 결합된 영역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이를 마케팅 전

략에 활용할 수 있다.49) 특히 비금융회사로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만 가질 수

있었던 고객의 금융정보까지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결합으로 과도한 데이터 집중과 사

용자 프로파일링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편향 및 차별, 과도한 소비 유도 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데이터 수집, 보호, 어떤 분석 방법으로 이용자를 심사하는지 등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커진다. BNPL 서비스는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수익 모

델은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구조라는 점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식, 알고

리즘 기반 광고의 반복 노출,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술 기반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자들도 신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라 결제 데

47)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앞의 책, 186-188쪽.

48) Safari, Firefox 등 다른 브라우저들은 폐기했고, Google도 당초 2024년까지 제3자 쿠키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자가 제3자 쿠키 수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

정하고 있다.

49)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Op. cit.,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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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분석하여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

할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50) 포용금융 및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라는 취

지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51) 이는 BNPL 서비스가 데이터 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법적 규제 역시 이에 대응하여 과도한 데

이터 수집, 불공정한 활용 등 BNPL 서비스가 내포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규

제의 범위와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2) 프로파일링 및 마케팅 활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NPL 서비스는 대안신용평가를 위해 이용자의 비

금융데이터를 수집하고, 결제 및 대출 과정에서 금융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패턴, 신용상태, 선호 제품 등에 대

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마케팅 전략에 활

용함으로써 추가 구매를 촉진하고 수익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52) 또한 BNPL 서비스는 판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

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주저하지 않고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53) 결과적으로 판매 촉진 위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제결제

은행(BIS)은 BNPL 서비스의 간편한 접근성, 소비자의 금융지식 부족,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이 결합될 경우, 금융적으로 취약한 소비자가 과도한 채

무부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을 지적한다.54) 또한 다크 패턴(dark pattern) UI를

통한 단계적 결제 유도는 과잉차입 및 대출 중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

다.55) BNPL 제공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된 소비자의 거래정보, 행동정보

등을 바탕으로 마케팅에 활용하여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추천하는 등 반복적

인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과잉 소비와 연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56) 이러

한 구조는 소비자의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57)

따라서 BNPL 서비스가 단순한 신용공여 상품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행동패

50) 김시홍,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과 선불어 규제 확대 영향에 대비해야", DEFI 제6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2023. 8., 28쪽.

5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

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2024. 5. 23., 3쪽.

52)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Op. cit., p.75.

53) 안태준, 앞의 논문, 60쪽.

54) Giulio Cornelli, Leonardo Gambacorta, Livia Pancotto, Op. cit., p.72.

55)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Op. cit., pp.76-77.

56)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Op. cit., pp.75-76.

57) 안태준, 앞의 논문,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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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과 데이터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제 접

근 방식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고도화는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 제

공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과도한 프로파일링과 마케팅 활

용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

3) 데이터 리스크 관리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도 BNPL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연체율 증가로

인한 재무적 요소 외에 신용공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처리 및 알고리즘 운

영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에도 있다. 예를 들면, 잘못된 데이터 분석에 의한 과

도한 신용창출과 같은 리스크이다. 국내 BNPL 서비스는 현재 소액 한도로 운

영되고 있으므로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데이터 기

반 경제와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

점을 제공한다. 특히 BNPL 서비스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신용

평가를 실시하고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전달

하거나 BNPL 서비스 제공자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포

용적 금융 취지로 소액 후불결제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체정보 공유

를 제한하고 있다.5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

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타사 BNPL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하였으나,59) 여전히 기존 신용평가체계와의 연계는 제한적이다. 이러

한 구조에서 BNPL 이용자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어렵고

기존 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60)

Ⅳ. BNPL 서비스에 대한 공법적 대응 방향

1. AI 및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법적 규율 원칙

BNPL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는 AI, 알고리즘, UI/UX 설계 등을

58)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소액후불결제의 연체정보 공유 제한은 포용적 금융의 취지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4. 7. 22.

5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

는 경우에는 타사의 소액 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0) 한국은행, 앞의 자료,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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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상품 권유, 신용심사 등 핵심 기능이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

자연스럽게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기술 기반 서비스

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획되지 않은 기능과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현재 규제

체계는 금융상품 중심으로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능별 규제 접근을 통해 동일한 기능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술 기반 서비스의 설계 구조, 데이터 활용, 알고

리즘 작동 방식 등을 적절히 포섭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적용이 되어 규제 목

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법적 규율 체계 전반에 형식적 구분이

나 주체 중심 규율 방식을 벗어나 실질적 기능과 위험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BNPL 서비스가 이와 같은 접근 방향을 보여주는 디

지털 기반 금융서비스의 사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방식, 신용평

가 알고리즘과 데이터 리스크에 대한 공법적 통제, 업종 간 제도 설계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방식 개선

BNPL 서비스는 디지털 결제 흐름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제공되는 구조로,

소비자는 단순히 결제 옵션을 선택한다는 인식 수준에서 신용공여 계약을 체

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입 전 약관 및 상품 설명서가 별도 화면에

서 제공되지만, 이는 대부분 형식적인 제공에 그치며 실제로 소비자의 선택 과

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이해되는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

다. 따라서 BNPL 서비스와 같이 디지털 UX에 깊이 통합된 서비스의 경우,

설명의무와 같은 정보 제공은 이해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미국 소비자

보호국(CFPB)는 BNPL 관련 보고서에서 수수료, 납부일, 연체 시 불이익 등

거래의 핵심사항이 간결하고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61)

한편, 호주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이 동의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수집 및 이용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화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2) 이는 디

61)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Op. cit., pp.72-73.

62) 안수현 외,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법 현대화:해외사례 및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2022, v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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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환경에서 UI/UX가 오프라인 영업점의 고객 응대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는 점에서 반영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은 모바일을 주요 서비스

채널로 인식하고 있으며, UI/UX는 서비스 만족도와 지속적 이용에 있어 핵심

적인 요소로 작용한다.63) 이와 같은 변화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편의성과 접

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편의성에 과도하게 초점

을 맞춘 UI/UX 설계로 인해 주요 정보가 불완전하게 제공되거나 부적합하게

배치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서 단순

한 문서 제공이 아닌 UX 구조상 반복 노출, 이해 확인 절차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비대면・모바일 중심 서비스 구조에 적합한

고객 접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한 공법적 통제

BNPL 서비스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비금융 및 행동 기반 데이터

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대안신용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배제되기 쉬운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 접근성을

높여 포용금융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대부

분 사업자의 내부 기준과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영되며, 평가 기준, 산정 방식,

활용된 정보의 범위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평가 절

차나 결과에 대해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BNPL 사업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신용평가 외에도 반복 이용 유도, 신

용한도 조정, 맞춤형 마케팅 등 2차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64) 이러한 데이터 활용 구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충분히 인지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

게 하며, 과도한 프로파일링이나 타겟 마케팅을 통한 과소비 유도 등 소비자에

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대안신용평가는 기술적 혁신으로 통해 금융포용성 제고와 개인화된 평가체

계 운영에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과도한 데이터 활용과 알고리즘 불투명성이

63) 고은이・반영환, "금융 모바일 서비스 UX/UI 점검 프로세스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제20권 제6호, 디자인융복합학회, 2021, 80-81쪽.

64)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Op. cit.,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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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BNPL과

같은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데이터 산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65)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알고리즘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적 감독과

통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 및 마케팅에 활용되

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 활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평가 목적 외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

한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현황의 열람

및 동의 철회 권한 보장을 통해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6)

또한 알고리즘 기반 결정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의 편향 및 차별 가능성

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인증하는 사전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BNPL 의 법적 지위 재정비와 규제체계의 정합성 확보

BNPL 서비스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업권 중

심 규제 체계가 새로운 금융서비스 유형을 적절히 포섭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

계를 보인다. BNPL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후 상환을 조

건으로 대금을 제공하는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유사

한 금융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여신전문금

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아닌,67)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자로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이다.68) 이에 따라 BNPL 제공자에게는 신용카드업

자에게 적용되는 진입규제, 자본요건, 리스크 관리 및 감독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69)

BNPL 서비스는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자금융업과 신용카드업

65) 김시홍, 앞의 자료, 28쪽.

66) 정원준,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 연구”, 고려법학 제108호,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2023, 318-320쪽.

6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68)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69)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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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법적・제도적으로 중첩된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규제 체계의 충돌과 공

백을 초래한다. 하나의 금융기능이 두 개의 상이한 업권에 걸쳐 있으면서도 어

느 하나의 규제 체계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에 대해 규

제 강도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 감독 일관성, 시

장 내 공정 경쟁 등의 측면에서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규제 체계 간 충돌과

공백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기능 중심 규제 원칙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

인이 된다.

또한 BNPL 서비스는 신용평가 방식, UI/UX 기반 설계, 데이터 활용 등 측

면에서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는 기존 업권 분류 체계의 경계를 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

능별 규제 방식을 통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동일기능, 동일

규제 적용을 통한 규제 공백의 해소와 규제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리스크를 포착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BNPL과 같

은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에 포섭하기 보다는 기능과 위

험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규제 체계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금융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디지털 기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BNPL 서비스를 단순한 신용공여 기능을 가진 대출성 상품이라

기보다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로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공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다. BNPL 서비스는 비금융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를 활용하여

금융이력부족자에게 금융기능을 제공하여 포용금융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BNPL 서비스는 실질적인 신용

공여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기존 금융규제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

요한 과제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과 법제 간 간극을 좁히고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및 빅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자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규제 원칙으로 기능별 규제 방식으로 논의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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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

에 서비스 제공자들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

나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

의 틀로 포착하기 어려운 고유한 위험을 내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NPL 서비스는 사용자경험 중심의 UI/UX 설계, 알

고리즘 기반 신용평가, 데이터 기반 마케팅 등 디지털 구조에서 기인하는 새로

운 유형의 공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체율 등 재무적 리스크보

다 정보 비대칭, 데이터 오용 등 비재무적 영역에서의 위험 요소이다. 이러한

비재무적 리스크는 기존 금융규제에서 재무적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

기 쉬우나,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에서는 실질적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 기반 규제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기존에 형성된 규제

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와 내재된 고유한 위

험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위험 통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 간 공정 경쟁 환경

을 조성하는 방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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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Features of BNPL Services

and Regulatory Response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70)Kim, Hyojung*

This study examines Buy Now, Pay Later (BNPL) services not merely as

credit-granting financial products, but as a new form of financial service enabled

by digital technology, and explores the need for a corresponding public law

response. BNPL services are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checkout processes

of e-commerce platforms, allowing users to access credit without complex

procedures and often perceiving it simply as a convenient payment option.

In particular, credit is extended through 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s

developed by non-financial companies, and the service architecture—characterized

by UX-oriented interface design, algorithm-based credit assessment, and

extensive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exhibits structural features that

distinguish it from traditional financial products.

In South Korea, the legal foundation for BNPL services was established in

2023 through an amendmen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hich allows prepaid electronic payment providers to offer BNPL as an ancillary

busines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BNPL is

classified as a credit-type product and is subject to the same regulatory

framework applied to conventional financial services. This regulatory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same function, same regulation,” represents a

meaningful step toward ensuring regulatory consistency and fairness, while

providing a foundational direction for governing emerging financial services

in the digital era. However, due to the unique technological structure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BNPL services, there is a need for a complementary

regulatory framework that can adequately address these distinct risks. In

particular, the opacity of algorithms, excessive data utilization, and re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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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structures raise critical public law concerns regarding consumer

protection and risk management in the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This paper highlights the need for a function- and risk-based regulatory

framework that reflect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legal challenges of

BNPL services. It proposes key measures such as improving information

delivery mechanisms tailored to digital environments, establishing effective

oversight for data and algorithm use, and redefining the legal status of BNPL

providers to enhance regulatory coherence. Ultimately, the paper seeks to offer

a public law approach capable of ensuring more substantive consumer protection

and robust risk management in technology-driven financial services such as

BN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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